
ESG SPOTLIGHT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한국의 미래를 바꾸다 (유스연합, ’26.04.1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보급하며 전력 공급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유도하여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환경적·지역적 갈등과 비용 부담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으나, 이번 로드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형성과사회구조전반을개혁하는중요한시도로평가된다.

https://www.youthassembly.kr/news/939343 

안녕하세요. 2026년 5월의 ESG 경영은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노란봉투법, 중복상장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분석을 통해 주주 제안의 변화 양상과 기업의 핵심 대응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5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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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확대하는목표를조기달성하기로했다. 이를위해산업단지신축건물의지붕형태양광의무화나공공기관재생에너지 

100(RE100) 등 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 또한 2040년까지전면 폐쇄를예고한석탄발전소는비상시에대비한 ‘안보용’으로일부를남겨두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으로 혁신하고 햇빛·바람·계통소득 제도*를 정립하여 국민

1,000만명이에너지소득을실현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61451000110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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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olicy 03 【 2026년 5월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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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추경 5245억 편성...재생E 금융지원 2205억↑ (ESG경제, ’26.04.0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24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 원을 증액하여 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활성화를 동시 추진한다. 또한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높은순환자원에수입보증부담을면제하도록시행령을개정하여핵심폐자원의수입부담을낮추고자원순환을활성화할예정이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0   

* 햇빛·바람·계통소득제도 : 태양광, 풍력 발전및전력망 건설에 주민이투자·참여하여발생하는이익을공유하는 제도.기존‘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풍력과송전망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계통소득은 송전망 지역 주민에 지급되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송전망 건설 사업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2026.04.24. 이로운넷)

https://www.youthassembly.kr/news/93934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614510001107?did=NA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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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09.09. 개정, ‘26.03.10. 시행)

 [자료] ’25.08.24.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및 「법률 제21045호 제정·개정이유」 참고

노란봉투법 한 달, 1011개 하청 교섭 요구…정부 “제도 안착 중” (매일경제, ’26.04.10.)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1달간 1,011개 하청 노동조합이 372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됨에 따라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 한동대는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가져 원·하청 교섭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개정노조법 시행 후 상당수 교섭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교섭요구 시정신청 중 6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며, 직무별

또는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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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위하던 노동자 사망 (조선일보, ’26.04.21.)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이 2.5t 트럭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차 배송 기사들은 BGF리테일이 자신들의 '진짜 사장'이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BGF리테일 측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

왔으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파업과 물류센터 봉쇄의 여파로

도시락 등 간편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편의점 점포가 하루 3,000개에 달하는 등 유통 현장의 피해와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4/21/3CJGYT4WRRFUHFAPYTINM26ARY/  

포스코, '노란봉투법' 압박 정면돌파…하청 7천명 직고용 승부수 (연합뉴스, ’26.04.07.)

포스코가 약 7천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해 포스코에서 잇따른 산업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 개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54000003?input=copy  

Social Issue: 노란봉투법

https://www.mk.co.kr/news/business/12013814    

개정조항 핵심 사항 개정 취지 및 내용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 개선의 권한과 능력이 없는 현상 빈발

→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 부담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조 설립 결격 사유로 두어 사측이 노조 설립을 쉽게 방해할 수 있었음

→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 유지하되, 해당 제한 규정 삭제하여 노조 설립과 노동3권 보장 강화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으로 한정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 불가

→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②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 반복 

→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간 균형 도모(불법행위 보호나 면책 취지 아님)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 노조 혹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4/21/3CJGYT4WRRFUHFAPYTINM26ARY/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54000003?input=copy
https://www.mk.co.kr/news/business/1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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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6개월 후 모회사 10% 하락...“일반주주 동의 의무화해야” (ESG경제, ’26.04.16.)

자회사의 중복상장 이후 6개월간 모회사의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으며, 이는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7월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새로운 심사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40  

- 3 -

Governance Issue: 중복상장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조선비즈, ’26.04.2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 상장할 때도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하면 되는 기준을 50%로 높여 중복 상장 유인을 줄이고 지주회사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 상장 금지 방안이 해외 상장을 막지 못하는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4/22/LV7J2YICS5GR7HOTATHQ5R77VM/ 

중복상장에 연간이익 60조 착시 … K증시 레벨업 힘겨워 (매일경제, ’26.04.12.)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 상장 문제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 규모가 약 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익 착시 현상은 코스피의 실제 주가수익비율(PER)을 명목 수치보다 높게 만들어 한국

증시가 실제로는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상장된 자회사가 많을수록 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대비 높은 중복 상장 비율이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https://www.mk.co.kr/news/stock/12014778 

※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거래소 규정 개정안 예고 후, ’26.07. 시행 예정)

▪ ‘중복상장’ 이란? 모회사(출자회사)와 자회사(피출자회사)가 주식시장에 모두 상장된 경우를 의미

▪ 중복상장 현황 : 해외에 비해 국내 월등히 빈번하게 발생,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김종영, 2024)                                                     

▪ 중복상장 문제점: 핵심 사업부(자회사)를 쪼개어 상장함으로써 모회사의 알짜 사업 가치가 분산됨. 지배주주에게는 자금 조달과 지배력 유지의

수단이 되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또는 모〮자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됨

▪ 중복상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중복상장 관련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칙 금지 , 예외 허용” 으로 운영

✓ 질적 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하여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규정

 (1) 심사대상 :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심사대상

 (2) 심사기준 : ① 영업 독립성 ② 경영 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동 기준은 단일 항목이라도 미충족시 승인 불가)

✓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 :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자료] 2025.02.15 법률신문, 2026.04.16.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보도자료 및 세미나 발제자료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 참고 재구성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장가치
전체 시가총액

* 중복상장 비율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40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4/22/LV7J2YICS5GR7HOTATHQ5R77VM/
https://www.mk.co.kr/news/stock/12014778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3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https://www.fsc.go.kr/no010101/8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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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 총 700개사가 상정한 의안을 분석, 전체 ‘반대 권고율’ 전년비 4.9%p 상승

     - [반대 권고율 상승 안건] 배당(과소배당, 적극적인 적정성 평가) 및 임원 보수(실지급률 기준 신설, 주총 우회 시도 차단) 

     - [반대 권고율 하락 안건] 정관 변경(개정 상법 반영 안건 증가) 및 임원 선임(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및 후보군 질적 개선) 

▪ 주주제안의 질적 성장과 기관투자자 주도 전환

     - (높은 찬성 권고율) 주주제안이 상정된 58개사 중 22개사의 102건 분석, 64건(62.7%)에 찬성 권고. 이는 전년(30.8%)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로, 이는 주주제안의 내용 충실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의 질적 개선을 시사함.

     - (주체 및 내용 다변화) 개인주주에서 기관투자자(외국계 포함) 중심으로, 이사 선임이나 배당, 주주환원 중심에서 벗어나 감사위원

선임, 보수체계 개선(성과 연동), 이사회 구조 개편, 위원회 신설, 독립성 강화 등 거버넌스 전반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업들의 주주 소통 강화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실무 기준 정비 및 KPI 설정을 통한 관리 등이 요구됨.    

표1. 주요 안건 별 현황(종합)

* 한국ESG연구소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서, 2014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 활동 중
** 한국ESG연구소의 「2026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풀버전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리서치 > 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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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유형별 반대 권고율

항목 찬성/반대 권고율 현황 내용

정관 변경
기업별반대37.4%(전년비15.3%p 상승)

의안별 반대 16.7%(전년비 0.4%p 하락)

- 상법 개정 영향으로 652개사 1,722건 상정(전년 대비 급증)

- 실질적주주권보호를기준으로개정상법준수, 이사회정원축소·임기·보수구조 정관전환등분석

임원
보수한도 반대 45.2%(전년비 22.0%p 급등)

-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률’을 신규 평가 기준으로 도입, TSR(총주주수익률) 연계 강화

- 대법원 판례(남양유업) 고려, 주총의 연례적 보수 승인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정관 중심 승인

구조' 전환 시도(30건)를 주주 통제 기능 약화로 간주하여 일괄 반대 권고

이사/감사 
선임 반대 9.2%(전년비 2.1%p 하락)

- 감사위원 분리선임 증가·후보풀 질적 개선·재선임 중심 구조의 영향. 반대 사유는 독립성 훼손 등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상향하여 선제 상정한 364개사 중 임기 잔존 이사의 재선임이나

임기 분산(시차임기제 효과) 방식이 주주의 통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필요

결산/배당 반대 15.7%(전년비 9.7%p 상승)
- 반대 권고의 85.7%가 과소배당(중소형 코스닥 집중), 수익성 악화기업의 과다배당에도 반대

- 이사회 재량 존중보다 동종업계 비교 및 재무상태 등 반영한 '적극적 적정성 평가'로 기준 전환

자사주보유
/처분 계획 반대 51.0%(신설 기준)

- 3차 상법 개정(소각 원칙) 대응 102건 분석, 52건(51.0%) 반대 권고

- (반대사유) 보유·처분 목적구체성및보유정당성설명 부족, 법취지(주주보호·자본충실) 미반영등

12.2%
6.0%

17.1%
10.7% 12.8%

23.2%

1.7%

15.8%
9.5%

17.1% 15.7% 16.7%
8.3% 10.7%

45.2%

2.1%

19.0%
11.5%

전체 결산 및 배당 정관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퇴직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2025년 2026년

자료 : 한국ESG연구소

감사/감사위원선임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https://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m=read&IDX=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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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관 변경

▪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한 정관 변경)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이후 첫 시즌으로 정관 정비 대폭 확대됨.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652개 사, 안건 수는 1,722건에 달했으며(전년 대비 급증), 상법 개정 대응 안건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함.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전자위임장 도입,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등 상법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이사회 구조, 

임기, 보수 통제 등 지배구조 핵심 영역에 걸쳐 전반적 개정이 이루어짐. 일부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 목적 등도 선제적으로 반영함. 

▪ KRESG 역시 형식적 적법성보다 주주권 보호,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등 실질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분석, 미흡한 경우 반대 권고함.

▪ 기업별 반대 권고율은 37.4%로 전년 대비 15.3%p 상승하였으나, 의안별 반대 권고율은 16.7%로 전년 대비 0.4%p 하락. 반대

기업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의안별 반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필수 정비 안건에 대한 찬성이 증가한 결과. 

표2.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정 상법과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 상정 기업 수 통계

구분 세부조항 안건 상정 기업수 전체 분석 기업(700개) 대비 비중

1차 개정
(2025.07.22 공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82조의3) 251 35.9%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책임감경 조항 신설 동시 변경 31 4.4%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 신설 53 7.6%
'독립이사' 명칭 제도(제382조의3) 595 85.0%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상향(제542조의8) 365 52.1%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제 강화 (제542조의12) 304 43.4%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제542조의14-15) 422 60.3%
전자주주총회 도입 신설 316 45.1%

전자주주총회 도입 배제(현장 직접 출석) 106 15.1%
전자위임장 제도 신규 도입 448 64.0%

2차 개정
(2025.09.09 공포)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제542조의7) 171 24.4%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제542조의12) 353 50.4%

3차 개정 
(2026.03.06 공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제341조의4):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목적 신설 114 16.3%

상법개정 관련 안건 상정 기업 수 628 89.7%
상법개정 관련 안건 미상정 기업 수 24 3.4%

정관변경 안건 상정 기업 수 652 93.1%
정관변경 안건 미상정 기업 수 48 6.9%

전체 분석 기업 수 700 100.0%
자료: 한국ESG연구소

(단위: 개사)

▪ (이사회 구성 변화) 이사회 정원 상한 신설·축소 등 관련 개정안 급증, 집중투표제 대응을 위한 사전 구조조정으로 해석됨. 정원 축소는

운영 효율성 측면이 있으나, 과도할 경우 소수주주 진입 제한 및 다양성 저해 우려. 실제 운영 규모 대비 과도한 축소는 반대 권고함.

▪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임기를 특정하지 않고 범위만 설정하는 변경안 다수 상정됨.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임기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존재함. 주주 예측가능성 및 이사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임기 명확화 필요.

▪ (임원 보수 승인 구조 변경)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기업에서 주총 보수한도 승인 대신 정관·이사회 중심 전환 시도 발생, 주주 통제

기능 약화 우려 및 보수 기준 불명확 문제 등 존재. 주총 중심의 보수 통제 원칙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반대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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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원 보수

▪ 이사 보수한도 반대 권고율이 45.2%로 전년 대비 22.0%p 급등하며 임원 보수 안건의 전체 반대 권고율도 30.7%로 크게 상승. 

이는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률’ 기준 신규 도입, TSR 연계 평가 강화, 임원 보수규정 승인 구조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의 영향.

▪ (‘남양유업’ 대법원 판례* 이후 보수 승인 구조 재편 시도와 KRESG 대응) 대법원 판결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명확해지면서

일부 기업에서 주총의 연례적 이사 보수한도 승인 대신 정관 개정 및 임원 보수 규정 도입을 통해 보수 승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

등장. KRESG는 이를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 통제 구조 약화 시도’로 판단하여 관련 안건 30건에 일괄 반대 권고함.

      * 2025년 4월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최종 확정

▪ 또한, 다수 안건에서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구조가 불명확하고 상여·퇴직금 별도 지급 가능성이 포함되어 주주 입장에서 통제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 이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 주주이익 영향을 기준으로 반대를 권고함. 

▪ 다만, 정관 개정 없이 보수 규정만 단독 상정한 경우나 직급별 보수한도 분리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주총 통제 기능 유지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찬성 또는 개별 판단 적용함. 

▪ 결국, 보수 안건 평가는 총액 수준 뿐만 아니라 주주 통제 기능 유지 여부와 지배구조 내 실질적 정합성이 핵심임.

표4. 2026년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안건 및 KRESG 권고 현황

기업명 안건명 권고 결과

BNK금융지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 부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건 찬성 부결

고려아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가결

덴티움
2026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가결

사내이사 성과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미결1)

에이플러스에셋
이사 곽근호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미결2)

이사 곽근호를 제외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미결2)

코나아이 이사 보수한도 15억원 승인의 건 (전기 대비 약 57.1% 감소) 반대 부결

자료: 한국ESG연구소
1)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정관 개정 안건 부결로 인한 미상정
2) 선행 경합안건 가결로 인한 미상정

▪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확대) 

2026년 정기주총에서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증가, 보수 총액 축소 요구를

넘어 보수 구조 설계 전반으로 확대. 

▪ 성과보수 비중 확대, RSU* 도입, 

퇴직금 지급률 조정 등 보수와 성과

연계 및 이해관계 정렬 강화 요구가

나타남. 이는 임원 보수 관련 주주

관여가 총액 통제에서 벗어나

유인체계와 성과연동 구조까지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됨.
*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임직원이 특정

조건(근속기간, 성과 등) 충족 시 기업이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상 제도

표3. 2026년 보수한도 승인 절차 대체 목적의 임원보수규정 제정 안건 상정 기업 현황

기업명

에코프로머티, 로보티즈, 에이프릴바이오, 감성코퍼레이션,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비에이치, 월덱스, 엑셈, 올릭스, 에코프로비엠, 
오킨스전자, 셀바스 AI, 슈어소프트테크, 플리토, 링크솔루션, 미래컴퍼니, 컴투스홀딩스, 나노신소재, 인텔리안테크, 우리기술, 쎄크, 디바이스, 
와이엠티, 인벤티지랩, 나우로보틱스, 에스바이오메딕스

자료: 한국ESG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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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에 따른 우회 적용

▪ 2026년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은 364개사에서 상정되었으며, 이 중 119개사가 2인 이상 선임하는 등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시행(2026.09.10) 이전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건을 상정함. 

▪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존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재선임하거나, 후보자 간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 제도 운영 방식 측면에서 주주권익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례가 확인됨. 

▪ 임기 분산 구조는 이사회 구성 변경 시점을 나누어 시차임기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경영진 영향력 유지 및 주주의 이사회

통제 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함. 

* 시차임기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전체 이사가 교체되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종(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 이러한 구조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도 취지인 ‘감사기능 독립성 및 주주 관여 확대’와의 긴장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임기 구조와 선임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2. 2026년 임원 선임 반대사유별 반대 권고 현황

Ⅲ. 이사 및 감사 선임

▪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이 크게 증가함. 다만, 전체적인 임원 선임 안건의

감소와 임원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 감소 등에 따라 반대 권고율은 9.2%로 전년 대비 2.1%p 하락함.

▪ 반대 권고율 하락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 감소, 후보자 간 경합 축소, 후보 Pool의 질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 사례가 증가하며 반대 사유가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침.

▪ 반대 사유는 이사의 의무 소홀(기업가치 훼손/감시의무 소홀/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 독립성 훼손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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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ESG연구소

* 기타 반대 사유로는 전문성,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주주제안, 일괄상정 안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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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산 및 배당

▪ 2026년 결산·배당 안건 반대 권고율은 15.7%로 전년 대비 9.7%p 상승함. 이는 KRESG가 금년부터 배당 수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한 데 따른 결과이며, 과소배당이 전체 반대 권고의 85.7%를 차지하는 주된 사유로 나타남.

▪ 다만, 과소배당 반대 권고는 기업 규모 및 시장별로 차이가 존재함. KOSPI200 및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사는 각각 약 11%, 9% 

수준에 그친 반면, 자산 5,000억~2조 규모 KOSDAQ 기업은 약 24%로 높게 나타남.이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 코스닥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 과다배당을 이유로 반대 권고를 받은 15개사 중 13개사는 코스피 상장기업이었으며, 최근 수년간 영업 부진 및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일정 수준의 배당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반대 권고함. 여기에는 DI동일, 남양유업, 율촌화학, 마크로젠, 한솔제지 등

개인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 활동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수익성 악화에도 배당을 유지한 배경에는

주주관여 활동 대응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시장 전반적으로는 주주환원 확대 기조 유지

▪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확대 흐름이 확인됨. 

▪ 분석 대상 686개사 중 341개사가 배당을 증가시켰고, 256개사는 동일 수준 유지, 배당 축소 기업은 89개사(약 13%)에 그침.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환원(TSR) 기준에서도 주주환원 강화 추세가 지속됨.

▪ 동일 배당 유지 기업 중 상당수는 연속 무배당 기업으로, 실제 배당 실시 기업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KRESG 배당 안건 분석 기조의 전환, 이사회 재량 존중에서 적극적 적정성 평가로

▪ 배당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2026년 배당 안건 반대 권고율이 15.7%로 급증한 것은 KRESG의 분석 기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된 데 기인함.

▪ 기존에는 이사회 재량 존중 기조 하에 보수적 반대율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동종업계 비교, 이익·배당 추이, 재무상태, 투자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함. 이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요구가 강화된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것임.

▪ 향후에는 배당 공시의 충실성, 이행 여부,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정책을 명확히 수립·이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전망임.

구분 분석 기업 수 반대 권고 기업 수 반대 권고율 비고

유가증권시장 405 63 15.6% 과소배당 49개사, 과다배당 13개사 

코스닥 277 47 17.0% 과소배당 45개사, 과다배당 2개사

코넥스 4 2 50.0% 과소배당 2개사

계 686 112 15.7%

자료: 한국ESG연구소

표5. 상장시장별 결산 및 배당 안건 반대 권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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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

▪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KRESG는 총 102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52건(50.98%)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였음. 이는 상당수 기업이 상정한 계획이

개정 상법의 요건과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2026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중심에서 보유·처분까지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함.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 부과되고, 기존 보유분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요구되며, 예외적 보유 시에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 필요함. 

이는 자기주식의 경영권 방어 수단 활용을 제한하고 주주 보호 및 자본충실 원칙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KRESG 분석 결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 102건 중 52건에 대해 반대 권고하여 과반 수준 기록함. 이는 다수 기업이 목적, 

필요성, 활용 방식, 처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임.

상정된 보유∙처분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설명 및 입증하지

못한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

(50.98%)

상법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임직원 보상 등)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한 찬성 권고율

(42.16%)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수반한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한 조건부 찬성 권고율

(5.88%)

미권고율 (0.98%)

그림3. 2026년 정기주주총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 반대 권고율

자료 : 한국ESG연구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대한 KRESG 분석 기준 마련

▪ 개정 상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형식적으로 상정한

기업들이 있었음. 

▪ KRESG는 법 취지를 중심으로 보수적·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적합성·계획의 구체성·주주환원 및 공시 정합성을 핵심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제시함. 

▪ 반대 권고의 주요 사유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구체성 부족 및 실질적 필요성 입증 미흡으로, 소각 원칙 대비 예외적

보유·처분의 정당성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였음. 

▪ 높은 반대율은 기업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가 개정 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계획의 구체성, 

목적 정당성, 정관 근거 및 배당·소각 정책과의 정합성 등에 근거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수립 및 상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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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5월호에서는 5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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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K-그린 딥테크 유럽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그린 딥테크,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 확보,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녹색

대전환 가속화

(모집대상) 독일(유럽) 진출 희망 그린 딥테크 분야 중소벤처기업

-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자원 순환 등 녹색 대전환(GX) 및

제조공정 지능화(AX), 저탄소 솔루션 관련 산업 영위 기업

- 독일(유럽) 진출을 희망하며, 현지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GBC 입주, 공유오피스 활용 기업 우대)

(지원규모) 7개사 내외

(지원내용) 현지 연구·혁신 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PoC), 시장

검증 및 현지 진출 컨설팅, 대기업 구매담당자 미팅 지원

5월14일

(현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랑크푸르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49-6196-9582-11, 
hwang@kosmes.or.kr

 (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4

2026년
그린&클린팩토리

전환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섬유 제조기업의 그린& 

클린팩토리 전환 지원,

친환경‧〮 탄소청정생산

제조기반 강화 및

그린정책 부합도 증진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국내 제조기반을 보유한 섬유소재 제조 중소·중견기업

(지원기준) 지원규모 및 금액은 수혜기업 선정평가, 지원기관의

기업진단, 기제출 견적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지원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지원내용)

A1. 그린&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청정제조시설+컨설팅)

 B1.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인증·검증 지원

B2.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컨설팅 지원

[공통] ESG 교육·세미나, 홍보·수요연계 지원

5월18일

DYETEC연구원

053-350-3842, 

hg@dyetec.or.kr 

 한국섬유소재연구원

031-860-0931, 

raaw111@koteri.re.kr

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2조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

우리 정부의 국제이전

감축실적(ITMO) 확보

및 기업의 탄소시장

진출 도모

(신청 자격)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국내법인 또는 기관」

-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 법인·그밖의 법인

-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분의 50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기구를 포함

(지원 규모) 총 200억 원 내외

- 투자 지원 :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100억원 이하), 총 2건

내외

- 타당성조사 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4억원 이하), 

총 5건 내외

(지원 대상) 사업 대상국 및 인정 방법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5월 29일

투자지원

9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후에너지산업팀

help@itmo.gov-

dooray.com

 ※ 모든 문의ㆍ상담은

이메일 통해 응대

2026년 5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중소

중견중소

중견중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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